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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동안 북한과 관련하여 총 21개의 결의를 채택했

다. 그 중 다섯 개의 결의는 한국전쟁 중에, 한 개는 남북한의 유엔 회원자격

에 관한 것이다. 그 외는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것으로 1993년 5월 11일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01022614)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문초록>

EU 차원에서 채택되는 제3국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크게 두 가지체제, 즉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는 체제와 EU의 독자적 체제로 나뉜다. EU는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06년부터 여러 제재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제제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EU의 권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

지 않다. 제3국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가 오로지 유럽‘역

내’시장에서의 사법내무협력(JHA) 혹은 자유안전사법지대(AFSJ)와 관련한 사항

(특히, 테러리즘)인가, 아니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에 관련된 사항인가를 판단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에 따라 전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75

조를, CFSP를 포함한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215조를 적

용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CFSP'와 ’non-CFSP'의 문제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또한 그

에 따라 TFEU 제75조와 제215조의 어느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제한조치를 취

할 것인가의 문제도 일종의 ‘회색지대’(grey areas)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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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825호(S/RES/825)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채택된 2018년 3월 21일 결의

2407호(S/RES/2407)까지 나머지 열여섯 개의 결의가 채택되었다([부록 1]).1)

특히 북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는 1718호(2006년)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94호(2013)에 이어 2270호, 2321호, 2356호(이상 2016) 및

2375호(2017) 등을 채택하였다([부록 2]). 이 가운데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수위가 상당히 강도 높게 전개된 것은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에 대하여

2016년 3월 2일자로 채택된 결의 2270호부터이다.

결의 2270호는 북한의 핵개발 및 로켓개발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

로 군수용 우려 품목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결의에서는 대북 원유

수출과 북한 노동자의 국외 송출을 차단하는 조치는 채택되지 않아 제재의 핵

심은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석탄・철・금・티타늄・희토류 등

북한 광물의 제3국 수출을 금지 시켰고, 로켓 원료 포함 항공유의 대북 수출도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기존 제재에서 강화된 내용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최초로 북한행・발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적 검색(mandatory

inspection)이 도입되었고,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 및 선박의 유엔 회원국

내 이착륙과 입항을 금지시켰다.

이 결의에 대해 유엔과 우리 정부는 대체로 유엔 안보리에 의해 채택된 기

존의 결의에 비해 가장 강력한 제제라는 평가를 하였다. 실제 제재 조치 52개

항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결정(decid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대

북 제재 이행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와는 별도록 한국은 북한의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 있은 사흘 뒤인 2월 10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

하여 사실상 공단을 폐쇄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그 다음날인 2

월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

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대해 3월 8일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

재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개인 40명과 단체 30개에 대한 금융제재와 북한을

거친 선박의 남한 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가 그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북한은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두 차례의 핵실험(제 5・6차 핵실험)

을 강행하였고, 유엔 안보리도 이에 맞서 결의 2321호와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자는 결의 2270호를 보완하여 대북 석탄수출 상한을 도입하였

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List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North Korea”,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

utions_concerning_North_Korea(검색일: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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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후자는 대북 석유제품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 유류공급의 약 30%

차단 및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섬유제품의 수출 전면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

고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결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북한과 군사적 대치상황

에 놓여있는 직접 이해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미국,2) 일본,3) 중국4) 및 러시

아5) 등 주요국들의 정치적 결단과 이행 참가가 필요하다. 이 국가들은 한반도

주변국들로써 남북한의 외교안보정세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연합(EU)의 북한에 대한 외교안

보적 입장, 특히 EU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EU의 대북제한조치는 ‘국가제재’와 ‘개인제재’를 병과하고 있고, 또한 최근

‘국가제재’에서 ‘개인제재’로 그 방식과 제재의 비중을 전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U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상당하다. 이를테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의 2개국이 EU 회원국이고, 리스본조약 발

효 이후 EU는 ‘옵서버’ 자격으로 유엔에 참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럽의회

2) 남한을 제외하고 위 주요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대북제재조치를 선포한 나라는 미국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되기 전인 지난 2월 18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 상하

원을 통과한 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을 담은 북한제재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에 서명한 뒤 의회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이날부터 공식 발효됐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에 따라 지난 3월 2일 미국은

북한 최고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5개 기관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

한 개인 11명을 특별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추가 조치를 채택했다. 또한 같은 달 1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제재조치들을 담

은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3국 기업 및 개인 제재의 폭을 확대하였다.

3) 일본은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24개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

했고, 이어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기존의 조치를 연장・적용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새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다시 그 조치를 연장할 입장을 밝히고 있다.

4) 미국・일본과는 달리 러시아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도 러시

아는 “대북제재안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결의안의 채택 연기를 요청했다. 또한 최

종 결의안의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도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 포함된 것이다. 결국 안보리는 러시아의 제안을 수용하였고, 러시아도 최종 표결에

참가하였으므로 대북제제 결의를 수용하는 국내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5) 문제는 중국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북한과 우호적 정치관계를 맺고 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표결에 참가한 이상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의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가 높은 북한과 등을 질 수 없기

상황이라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딜렘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안보리의 새 결의가 현실적

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

요하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어떤 식으로, 또 어느 범위까지 참가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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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결의를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북한

내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측면을 고려해볼 때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한 EU의 대북정

책에 관한 법제도 연구는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질서를 유지・
확립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는 아주 부

족한 실정이다.

국내외 학계에서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개시된 계기는, 2006

년 7월 5일과 10월 9일 북한이 각각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실시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같은 해 10월 14

일 대북제재결의 1718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를 통하여, 유엔은 제재대상을

대량파괴무기와 관련 물자로 확대하고, 북한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유엔의 모든 회원국에게 금수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 후에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실험과 인공위성 발사, 지하핵실험 및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1718호, 1874호, 2094호 및 2270호를 연이어 채택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국내외 학계와 연구자들은 주로 유엔헌장 제41조에 의

거한 집단적 제재조치의 국제법적 지위와 성격6) 내지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취한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7) 하지만 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EU의 대북제재조치에 대

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은 해외보다는 국내

학계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EU에 의해 채택된 대북

제한조치를 중심으로 리스본조약 이후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공동외교안보정책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CFSP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제한조치를 채택함에 있어 EU가 행사하는 권한

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6) 이를테면, 김부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북한인권”(법학연구, 부산대 법정대학 법학연

구소, 2007), 김강일의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의 대응”(동북아연구, 조선대 동북아문제연구

소, 2009), 장형수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정책연

구, 국네문제조사연구소, 2010) 등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7) 이를테면, 이승현의 “북미관계의 유형과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입법과 정책, 2009), 이

상현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정책”(KDI 북한경제리뷰, 2010)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

하여, 일본, 중국 및 러시아에 의한 대북제재조치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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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EU 권한의 법적 구조

1. EU의 대북한 제재조치 현황과 그 법적 근거

EU가 대북제재조치를 처음 채택한 것은 2006년 11월 20일 이사회 공동입장

2006/795/CFSP8)를 통해서이다. 이 입장은 유엔 안보리가 2006년 7월 15일에

채택한 북한이 행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에 대한 제재결의 1695호 및

2006년 10월 14일에 채택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 1718호의 규정을

도입하는 형태로 채택한 것이다. 그 후 이 공동입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EU

차원에서 단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EU 이사회와 유럽위원회에 의해 규칙, 결

정 및 이행규칙 등의 입법행위로 여러 차례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9)

EU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북한에 대해 금융, 무역제

재, 자산 동결 및 여행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1월 21일 유럽의회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제재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되자 EU 외교안보고위대표 페

데리카 모게라니는 이 결의안 채택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EU도 대북

제재 결의를 즉각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3월 4일 EU 이사회는 성명

을 통하여 북한 제재 대상 리스트에 개인 16명과 단체 12개를 추가했다고 발

표했다.10) 그 이후 EU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제재대상을 추가하였다.11)

8) Council Common Position 2006/795/CFSP of 20 November 200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J L 200M, 1.8.2007, p.
192–195.

9) 그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ouncil Regulation 329/2007, OJ L 88, 29.03.2007, p. 1.

- Council Common Position 2009/573/CFSP, OJ L 197, 29.7.2009, p. 111.

- Council Decision 2009/599/CFSP, OJ L 203, 5.8.2008, p. 81.

-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689/2009, OJ L 199, 31.7.2009, p. 3.

- Council Decision 2009/1002/EC, OJ L 346, 23.12.2009, p. 47.

- Council Decision 2010/800/CFSP, OJ L 341, 23.12.2010, p. 32.

- Council Regulation 567/2010, OJ L 163, 30.6.2010, p. 15.

- European Commission Regulation 1251/2010, OJ L 341, 23.12.2010, p. 15.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1355/2011, OJ L 338, 21.12.2011, p. 39.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137/2013, OJ L 46, 19.2.2013, p. 19.

- Council Decision 2013/183/CFSP, OJ L 111, 23.4.2013, p. 52.

- Council Decision 2014/700/CFSP, OJ L 293, 9.10.2014, p. 34.

10) Notice for the attention of the persons and entities subject to the restric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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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2270호 이후 EU의 대북제제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적’ 이행의 차원에서 동결의에 담긴 모든 제재는 물론, EU의 독자적인 별

도의 제한조치(restrictive measures; mesures négatives)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12)

기존에 채택된 EU의 대북제재조치는 통상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EU 차원

에서 이행하는 전자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채택되는 방식(국가제재방식)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으로는, 북

한의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

금수와 관련 제품 및 기술을 통제하는 방안 등이다. 이에 따라 EU는 제재조치

의 대상이 되는 무기와 상품 및 기술의 대북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취해진 조치는 전자와 함께 EU 차원의 독

자적인 제한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로켓발사 등과

관련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채택되는 방식(개인제재방식; smart sanctions;

targeted sanctions)이다. 이에 따라 향후 EU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 무역 및 수송에 대해서도 제재함으로써 2013년

4월 22일에 채택된 조치를 확대・강화하였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조약이 발효하면서 기존의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과 유럽공동체설립조약(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TEC)에 의해 다소 산만하게 적용되던 제3국 및 개인

에 대한 제한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EU가 대북 제재조치를 채

provided for in Council Decision 2013/183/CFSP, as amended by Council Decision
(CFSP) 2016/319,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6/C 89/05), OJ C 89, 5.3.2016, p. 4.

이 결정에 따라 유럽위원회와 EU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대북제한조치와 관련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행위를 하였다.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315 of 4 March 2016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2016/1506, OJ L 60, 5.3.2016, p. 62–69.
Council Decision (CFSP) 2016/319 of 4 March 2016 amending Decision
2013/183/CFSP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J L 60, 5.3.2016, p. 78–87.

11) EU의 대북한 추가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에 관한 상세한 목록은,

https://www.sanctionsmap.eu/#/main/details/20/lists?search=%7B%22value%22:%22%22,

%22searchType%22:%7B%7D%7D (검색일: 2018.5.4.).

12)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EU의 대북 제재조치에 관한 입법행위에 대한 상세한 목록은,

https://www.sanctionsmap.eu/#/main/details/20/acts?search=%7B%22value%22:%22%22,

%22searchType%22:%7B%7D%7D (검색일: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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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는 리스본조약상의 근거는,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제75조 및 제215조이다. 전자는

테러리즘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것인데, 2012년 7월 19일 유럽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가 내린 European Parliament v. Council

판결13)에서 이 조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뒤부터는 동조

는 더 이상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리스본조약 상 북한이라는 국가와 관

련 개인・법인그룹 및 비국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근거는 TFEU 제5편 제215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이 대북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

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 국제법적 관점에

서 보면, EU에 의한 대북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국내적 이행의 형식을 취

하고 있다. 그러나 EU법의 측면에서 이 조치는 EU의 대외적 행동 및 CFSP

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TFEU 제215조를 법적 근거

로 삼고 있다. 하지만 리스본조약상 CFSP를 중심으로 한 대외적 행동을 수행

하는 EU의 권한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2. EU의 대북한 제재조치의 유형과 그 구조

EU 차원에서 채택되는 제3국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크게 두 가지체제,

즉 유엔의 결의를 이행하는 체제와 EU의 독자적 체제로 나뉜다.

전자는 유엔헌장상 규정된 회원국의 의무이행의 차원에서 채택된다. EU는

유엔 안보리와 안보리 제재위원회의 결정을 도입하는 형태로 EU 이사회의 공

동입장과 결정을 채택한다. 이 입장과 결정에 따라 도입된 조치의 EU 수준에

서의 단일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규칙과 유럽위원회 규칙이 채택된

다. 대북제한조치를 그 실례로 들면,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응하여, EU 이사회는, 2006년 11월 20일자로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

국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이사회 공동입장 2006/795/CFSP”14)를, 그리고

13) ECR 2002. 판례원문은,

Case 130/10, Judgment of the Court(Grand Chamber) of 19 July 2012, European
Parliament v. Council,
판례원문은,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10C

J0130&from=EN(검색일: 2018.5.4)

14) Council Common Position 2006/795/CFSP of 20 November 2006 concer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J L 200M, 1.8.200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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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7일자로 “북한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제한조치에 관한 이사

회 규칙(EC) 329/2007”15)을 채택하였다. 마찬가지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이사회 규칙 329/2007를 개정하는 규칙

296/2013을 채택하였다.

이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다소 모호하고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 또한 조

치의 법적 근거의 대한 해석과 적용은 물론 그 조치를 채택할 EU의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리스본조약 이전에는 가령 EU에 의한 독

자적 제재조치가 채택되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유엔의 제재결의를 ‘국내적으

로’ 이행하는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권보호를 둘러싸고 국내법인 EU

법과 국제법인 유엔법의 충돌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였다(예: the Kadi case

s1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TEU와 TEC를 개

정하면서 EU 차원에서 채택되는 제한조치의 법적 근거의 명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스본조약은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제재(국가제재)와 개인 및 비국가

행위자(individuals and non-state actors)를 대상으로 한 제재(개인제재)17)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TFEU 제215조 1항을,

후자에 대해서는, TFEU 제75조 및 215조 2항을 그 법적 근거로 제시함으로써

리스본조약 이전에 제기되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국가제재에 적용되는 TFEU 제215조 1항은 기존의 TEC 제301조를 대체한

것으로 CFSP의 일부로 적용된다. 이에 대해 TFEU 제215조 1항은, “유럽연합

조약 제5편 제2장에 따라 채택되는 결정이 일국 또는 복수의 제3국에 대한 경

제・재정 관계의 일부 또는 완전한 중지 또는 제한을 정하고 있을 때”라고 규

정함으로써 EU 이사회가 제한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CFSP에 관한 ‘유

럽연합조약 제5편 제2장에 따라’ 결정이 채택되어 있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제재에 대해서는 TFEU 제75조(구TEC 제60조) 및 제215조 2항

192–195.

15) COUNCIL REGULATION (EC) No 329/2007 of 27 March 2007 concerining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J L 88, 29.3.2007, p.
1-11.

16) ECJ, Cases C-402/05 P and C-415/05 P, Yassin Abdullah Kadi and Al Barakaat
International Foundation v. Council and Commission, 3 September 2008. Cf. Court of
First Instance, Case T-315/01, Yassin Abdullah Kadi v.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1 September 2005.

17) 개인제재(individual sanction)는 자연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 또는 ‘스마트제재’(smart sanction)라고도 한다.



리스본조약 이후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EU 권한의 범위와 한계 / 채형복  79

이 그 법적 근거로 원용된다. 하지만 이 두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다르다. 즉,

전자는 ‘테러리즘과 그와 관련 있는 활동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한 것이고, 후자

는 CFSP에 따라 채택된 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가 TFEU 제215조 1항에 언

급된 절차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그룹 또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제한조치를

채택할 때 적용된다. TFEU 제75조 및 제215조 2항의 문언상으로는 제한조치

의 적용대상이 분명한 듯 보이나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양자의 관계는 모호

하고 불분명하다.

대북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을 살펴보면, 그 법적 근거

로 삼고 있는 기본조약의 조항은 다소 상이하다. 다시 말하여, 기존에 이사회

가 제정한 규칙의 경우, 2007년 3월 27일자 이사회 규칙 329/2007은 TEC 제

60조 및 301조, 2010년 6월 29일자 이사회 규칙 567/2010은 TFEU 제215조 1

항, 그리고 2013년 7월 22일자 이사회 규칙 696/2013은 TFEU 제215조에 의거

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대한 제한조치”를 채택하는 법적 근거로 삼

고 있다. 이사회는 대북제한조치를 원칙적으로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제재’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규칙 696/2013은, TFEU 제215조

를 대북제한조치의 법적 근거로 명시함으로서 ‘국가’뿐 아니라 개인, 법인 및

비국가행위자를 포함한 ‘개인제재’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EU의 대북제재가

‘국가제재에서 개인제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리스본조약은 EU의 대외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채택하는 제재조치를 담

당하는 기구 혹은 기관의 역할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TFEU 제215조 1항에 의하면, 이사회가 취하는 대북제한조치는 “연합 외교

안보고위대표 및 위원회의 공동제안에 의거하여” 채택되고, 또 당해 조치를 취

하기 위한 의사결정으로 가중다수결방식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채택된

제한조치는 유럽의회에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북제한조치는 통상 두 단계절차를 거쳐 채택된다. 1

단계는 CFSP 차원에서 전원일치로 제한조치에 관한 결정의 채택이고, 2단계는

EU 외교안보고위대표 및 유럽위원회의 공동제안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가중다

수결로 그 결정을 이행하는 입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입법행위는 이

사회에 의해 유럽의회로 통보된다. 하지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European

Parliament v. Council”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제한조치를 채택하고 실시

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권한 행사의 범위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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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EU 권한의 범위와 한계

리스본조약은 EU 차원의 제한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동조약 이전

(Pre-Lisbon)에 제기되던 많은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한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EU의 권한에 대해서는 해

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특히 아래의 쟁점에 대한 분석이 필

요하다.

1. 제한조치를 채택하고 실시할 EU 권한의 범위와 그 한계의 문제

‘제한조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TFEU 제4편이다. 이 편

(Title)은 ‘제한조치’(Restrictive Measure)라는 제목 아래 단일조문인 제215조

를 두고 있다. 동조에 의하면, “유럽연합조약 제5편 제2장에 따라”, 즉 CFSP에

따라 채택되는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로서 개인제재와 국가제

재를 채택한다. 그런데 동조에 의거하여 EU가 제한조치를 채택할 권한의 행사

는 TEU 제21조 2항과 제23조 및 제24조를 해석・적용함에 있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다.

TEU 제5편은 “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규정”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1장 “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

정” 제21조~제22조를, 제2장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규정” 제1절 “공통

규정” 제23조~제41조, 제2절 “공동안보방위정책에 관한 규정 제42조~제46조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제21조 2항과 CFSP에

관한 제23조 제24조는 제한조치를 채택할 EU의 권한과 관련하여 주의할 필요

가 있다.

TEU 제21조는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이 가운데 TEU 제

21조 2항은, “연합은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의 정책 및 행동을 정하고, 이

를 실시하며, 국제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정

하고 있다. 유럽이사회는 TEU 제21조에 언급된 원칙 및 목표에 의거하여 EU

의 전략적 이익 및 목표를 정한다.18) 또한 CFSP에 관한 국제무대에서의 연합

의 행동은 TEU 제21조를 중심으로 한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원칙’에 기초

하고, CFSP에 규정된 목표를 추구하며, 또한 그에 관한 일반규정을 따라야 한

18) TEU 제22조 1항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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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9) TEU 제21조와 제22조 및 제23조를 보면, CFSP는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원칙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해석은 TEU 제24조의 내용

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TEU 제24조 1항 1단은,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의 연합의 권한은 외교

정책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공동방위에 이를 수 있는 공동방위정책의 점진적

구상을 포함하는 연합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도 미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동조 동항 2단 1문은, “공동외교안보정책에는 특별 규정 및 절

차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회원국으로 하여금 강한 결속력20)은 물론 성실과 상

호연대의 정신21)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EU 제21조~제23조에서는 EU가 CFSP

를 수립함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도, 제24조 1항에서는 반대로 CFSP 분야의 EU 권한은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

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CFSP든, 아니면 외교정책이든 EU의 대외적 행동의

범위에 속한다. 그럼에도 리스본조약은 TEU 제24조 1항에서 CFSP 분야에서

행하는 EU의 권한이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에 미친다고 함으로써 CFSP가 대

외적 행동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문언상 상반된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 또 현실적으로 위 규정들의 해석과 적용 시 충돌

이 일어나면 그 적용 순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TEU의 규정 체계면에서 살펴보면, “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

인 제21조와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규정”인 제24조의 관계가 문제된

다. 이 중에서 특히 TEU 제24조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의 연합의 권

한은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라는 문언에서 ‘모든 분야’를 어떻게 해

석해야 할까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표현은 TEU 제24조에서만 사용되고

있고, TFEU에서는 특별히 명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적용순위와 관련하

여 문제가 제기되면, EU 이사회는 소위 ‘무게중심테스트’(centre of gravity

test)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테스트를 통하여, TEU 제21조 2항에서 설정

하고 있는 목적을 비교 형량하여 대외적 행동으로서 외교정책의 모든 분야와

CFSP가 EU의 이익에 미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 순위를 정하리라

판단된다.

19) TEU 제23조.

20) TEU 제24조 2항.

21) TEU 제24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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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제한조치의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EU가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를 수용하여 이사회 규칙을 제정하고, 2270호

내지는 이사회 규칙에 명시된 개인(자연인, 법인 혹은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산동결 혹은 금융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이미 Kadi 사건에서 다뤄진 바 있는데, ECJ의 결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알카에다・탈레반에 관계되어 있는 개인이 유엔 결의의 제재

대상목록에 등록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등은 ‘모든 국가’의 의무

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개인이 가지는 재산권의 정당성을 침해할 수 없

고, 또한 당해 개인을 제재목록에 등록하는 절차도 적법하지 못하였다.22)

물론 이 사건은 테러리즘에 관한 것이지만 대북제재를 포함한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2270호와 관련하여,

EU 이사회는 북한 제재 대상 목록(리스트)에 자연인 16명과 법인그룹 12개 등

총 28명의 개인을 추가했다. Kadi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EU 이사회 규칙의

제재 목록에 등록된 개인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관련 규칙의 취소를 구하

여 제소할 수도 있다. 만일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개발과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의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행한 개인의

자산동결조치의 비례성 심사와 함께 개인의 재산권 제한의 정당성 여부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3. CFSP에 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관할권 행사의 문제

EU 이사회에 의해 취해진 대북제재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국내

적 이행이라는 성격뿐 아니라 TFEU 제215조에 따라 CFSP 범위에서 채택된

것이다. 문제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CFSP에 대한 규정에 관해

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TEU 제24조 1항 2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2) 제3국에 대한 제한조치로 인한 개인인권침해사건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HRC)에서 Sayadi Case(CCPR/C/94/D/1472/2006)에서 먼저 다뤄졌다.

HRC는 2006년 3월 14일 통보 1472/2006(Communication No. 1472/2006)을 통하여 Kadi

사건에서 ECJ가 내린 판결 취지와 동일한 최종 견해를 밝혔다. 이 사건 결정 원문은,

http://www.securitycouncilreport.org/atf/cf/%7B65BFCF9B-6D27-4E9C-8CD3-CF6E4FF

96FF9%7D/ROL%20CCPR%20C94%20D1472%202006.pdf (검색일: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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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본 조약 제40조의 준수에 대한 감독 및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275조 후단에 따른 특정 결정의 합법성

에 대한 감시를 제외한 공동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규정에 관해서는 관할

권이 없다.”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EC・JHA・CFSP의 소위 ‘세 기둥(삼주)체제(Three

Pillars System)’를 폐지하고, 기구(혹은 기관)의 개선을 통한 EU의 대외행동

의 일관성과 결속력을 향상시키고자 의도하고 있다.23) 이를 위해 EU는 국제관

계의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고, 대외적 행동의 개별 분야

간 및 대외적 행동과 기타 정책 분야 간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24) 그 중심

에 EU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와 유럽대외행동국이 있다.25)

대외적 행동의 하나로서 CFSP에 대해서도 EU의 권한은 행사된다. 이에 대

해 TEU 제24조 1항 1단은, “공동외교안보정책 분야에서의 연합의 권한은 외

교정책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공동방위에 이를 수 있는 공동방위정책의 점진

적 구상을 포함하는 연합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도 미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연이어 TEU 제24조 1항 2단은, “공동외교안보정책에는 특

별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일반적 의사결정제도인 가중다수결이

아니라 유럽이사회 및 이사회에서의 전원일치제를 적용하고, 또한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CFSP에 대한 사법관할권의 행사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CFSP에 대한 EU의 권한 행사의 문제는 ‘TFEU에 의거한

CFSP'(the TFEU-based CFSP)에 이르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

해 TEU 제40조 1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실시는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3조 내지

제6조에 언급된 연합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제조약이 정하는 절차의

적용 및 제기관의 권한의 범위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TFEU 제3조 내지 제6조는 ‘권한배분의 원칙’(Principle of conferral)에 따른

EU의 권한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EU는 정책 분야별로 배타적

혹은 배분적 권한 등을 행사하여 리스본조약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그런

23) TEU 제1조.

24) TEU 제21조.

25) TEU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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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TEU 제24조 및 제40조를 해석・적용하는데 있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직

면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EU가 대외적 행동의 일환으로서 제한조치를 채

택하는 경우, ‘CFSP 분야(혹은 조항)’와 ‘CFSP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혹은 조

항)’(CFSP and non-CFSP provisions)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TEU에 의거한 CFSP’와 ‘TFEU에 의거한 CFSP' 양자의 우선

적용순위를 정할 수 있는 지, 아니면 양자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지 등

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후자와 관련하여, TEU 제1조 3단은, “연합은 본

조약 및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설립된다. 제조약은 법적으

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 연합은 유럽공동체를 대체하고, 계승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TEU 제1조 3단에 따라 제24조와 제40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4. 권한 행사를 둘러싼 기관 간 갈등의 문제

이 문제는 2012년 7월 19일자 “European Parliament v. Council” 판결26)에

서 다뤄진 바 있다.

EU 이사회는 2002년 5월 27일 TEC 제60조, 제301조 및 제308조에 의거하

여 규칙 881/200227)를 제정하여 오사마 빈 라덴, 알카에다 네트워크 및 탈레반

과 관련 있는 특정 개인과 법인그룹에 대해 제한조치를 부과했다. 2009년 4월

22일, 유럽위원회는 ECJ의 Kadi 판결에 따라 동일한 법적 기초에 의거하여 이

규칙을 수정하는 제안을 했다.28) 그 후 2009년 12월 1일자로 리스본조약이 발

효했으므로 TFEU 제215조 2항에 의거하여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의 역할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유럽의회 법무위원회

(Committee on Legal Affairs of the European Parliament)는 즉시 항변하고,

26) Case 130/10, Judgment of the Court(Grand Chamber) of 19 July 2012, European
Parliament v. Council, ECR 2002.

27) COUNCIL REGULATION (EC) No 881/2002 of 27 May 2002 imposing certain specific
restrictive measures directed against certain person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Usama bin Laden, the Al-Qaida network and the Taliban,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467/2001 prohibiting the export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to
Afghanistan, strengthening the flight ban and extending the freeze of funds and other
financial resources in respect of the Taliban of Afghanistan, OJ L 139, 29.5.2002, p. 9.

28)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C) No 881/2002 imposing
certain specific restrictive measures directed against certain person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Usama bin Laden, the Al-Qaida network and the Taliban, COM(2009)
187 final, 22 Apri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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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규칙은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그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테

러리즘과 관련 있는 비국가행위자의 활동에 관한 것이므로 그 법적 근거는

TFEU 제215조 2항이 아니라 제75조라고 주장했다.29) 2009년 12월 22일 EU

이사회는 유럽위원회 및 유럽의회가 제안한 법적 기초에 의거하여 규칙

1286/200930)를 제정했으나 ECJ에 동규칙의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된 것은, 규칙 881/2005(이후 규칙 1286/2009)의 법적

근거가 TFEU 제75조 혹은 제215조 2항인가 여부였다. 유럽의회는 이 규칙이

테러리즘에 대항할 목적으로 테러자금의 동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법적 근거는 TFEU 제75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EU 이사

회는 이 규칙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테러리즘에 대항하고,

그 자금을 동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사법내무협력

(Justice and Home Affairs: JHA) 혹은 자유안전사법지대(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AFSJ)가 아니라 CFSP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TFEU

제215조 2항을 그 법적 근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 기관의 주장에 대

해 ECJ는 유럽의회의 주장을 물리치고 TFEU 제215조 2항은 테러리즘에 대한

제한조치의 채택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EU 이사회의 입

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에서 보듯이 제3국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한조치의 법

적 근거가 오로지 유럽‘역내’시장에서의 JHA 혹은 AFSJ와 관련한 사항(특히,

테러리즘)인가, 아니면 CFSP에 관련된 사항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그에 따라 전자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75조를, CFSP를 포함

한 EU의 대외적 행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TFEU 제215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CFSP'와 ’non-CFSP'의 문제

는 사안에 따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또한 그에 따라 TFEU 제75조와 제

215조의 어느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제한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도 일

종의 ‘회색지대’(grey areas)로 남아있다.

29) European Parliament Committe on Legal Affairs, Opinion on the legal basis of the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C) No 881/2002 imposing
certain specific restrictive measures directed against certain person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Usama bin Laden, the Al-Qaida network and the Taliban,
JURI_AL(2009)430917, 4 December 2009, p. 8.

30) COUNCIL REGULATION (EU) No 1286/2009 of 22 December 2009 amending
Regulation (EC) No 881/2002 imposing certain specific restrictive measures directed
against certain persons and entities associated with Usama bin Laden, the Al-Qaida
network and the Taliban, OJ L 346, 23.12.2009,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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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리스본조약 이후 EU의 대북정책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EU는 대북인권

결의뿐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제한조

치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법적인 측면에서 살

펴보면, 리스본조약이 발효하면서 EU는 CFSP와 더불어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확대하는 등 대외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리스본조약이 발효함에 따라 EU는 기존의 삼주체제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EU는 CFSP를 확대・강화하고, TFEU 제215조를 통해 국가제재뿐 아니라 개

인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CFSP는 여전히 회원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 제3국 및 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채

택함에 있어 EU의 권한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리스본조약 이후 국가 및

개인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제한조치의 법적 쟁점과 그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

한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U는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되자마자 대북제재조치를 채택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 공식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발

표에 따르면, 2017년 EU의 대북수출은 1264만 3021유로, 대북수입은 509만

373유로를 기록해 양국 간 무역규모는 1773만 3394유로에 그쳤다. 이 수치는

EU의 대북 무역규모가 전년(2016년) 대비 26.7%가 감소한 것이며, 첫 대북제

재가 시행된 2006년 2억 8천만 유로의 1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31)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EU의 대북제재조치는 북한경제를 압박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EU가 대북제재조치를 어떻게 채택하고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학문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외정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

북제재조치와 관련한 EU의 권한에 대한 연구는 갈등과 대결 구도의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질서를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EU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우리 정부의 북한 관련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1) 2018년 3월 30일자 연합뉴스 “작년 EU・북한 무역규모 1천 800만 유로…대북제재로 급

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30/0200000000AKR20180330000400098.

HTML (검색일: 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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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List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North 
Korea

Resolution Content Date Ref(s)

S/RES/82

Held that North Korea's invasion of South 
Korea in the Korean War constituted a "breach 
of peace" and demanded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The demand was to end North 
Korea's invasion of South Korea.

25 June 1950

Korean War

S/RES/83

Recommended UN member states to provide 
assistance to South Korea in the Korean War to 
repel the attack by North Korea and restore 
peace and security. North Korea did not comply 
with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The council 
required North Korea to withdraw the armed 
forces at 38th parallel.

27 June 1950

S/RES/84

Established a unified command led by the 
United States to coordinate the war effort of 
allies of South Korea in the Korean War.
North Korea's inva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the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7 July 1950

S/RES/85

Coordinated relief for victims of the Korean 
War. Held that North Korea's invasion of South 
Korea in the war constituted an "unlawful 
attack".

31 July 1950

S/RES/90
Unanimously removed the Korean War from the 
agenda of the Security Council.

31 January 
1951

S/RES/702
Recommended bo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or UN membership.

8 August 1991
UN 

Membership

S/RES/825
Urged North Korea to reconsider its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nd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11 May 1993

Non-Prolifera
tion 

S/RES/1695
Condemned North Korea's 2006 launch of 
ballistic missiles and imposed sanctions.

15 July 2006

S/RES/1718

Expressed concern over North Korea's 2006 
nuclear test, imposed sanctions and set up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 
on North Korea. A Panel of Experts was 
established to support the Committee.

14 October 
2006

S/RES/1874

Expressed concern over North Korea's 2009 
nuclear test. Extended sanctions to concern all 
arms material and related financial transactions, 
technical training, advice, services or 
assistance, manufacture and maintenance.

12 Jun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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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S/1887
Called for implementing the UNSC Resolution 1540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24 September 
2009

S/RES/1928
Extended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until 12 June 2011.

7 June 2010

S/RES/1985

Extended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until 12 June 2012 and asked it to submit its 
midterm and final reports to the Sanctions 
Committee for discussion one month before 
they are submitted to the Security Council.

10 June 2011

S/RES/2050
Extended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until 12 June 2013.

12 June 2012

S/RES/2087
Condemned North Korea's 2012 satellite launch
 and added to sanctions.

22 January 
2013

S/RES/2094

Imposed sanctions after North Korea's 2013 
nuclear test.
Enforcing sanctions on North Korea to 
condemn the third nuclear test.

7 March 2013

S/RES/2141
Extended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until 5 April 2015.

5 March 2014

S/RES/2207
Extended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until 5 April 2016.

4 March 2015

S/RES/2270

Imposed sanctions after North Korea's 2016 
nuclearand missile test. Sanctions include 
inspection of all passing cargo to and from 
North Korea, prohibition of all weapons trade 
with the country, additional restrictions on 
North Korean imports of luxury goods, and 
expulsion of certain North Korean diplomats 
suspected of illicit activities.

2 March 2016

S/RES/2276
Extends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assisting the DPRK Sanctions Committee 
established in UNSC Res 1718

24 March 
2016

S/RES/2321
The UNSC unanimously strengthened its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in response 
to that country’s 9 September nuclear test.

30 November 
2016

S/RES/2345
The UNSC extended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into 2018.

23 March 
2017

S/RES/2356

The UNSC unanimously sanctioned a list of 
individuals and entities designated as being 
engaged in or providing support for 
Pyongyang’s nuclear-related program.

2 June 2017

S/RES/2371
The UNSC unanimously strengthened its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in response 
to that country's 28 July 2017 missile test.

5 Augus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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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미사일 제재 결의’ 현황

S/RES/2375

The UNSC unanimously strengthened its oil 
sanctions regime against the DPRK, in 
response to that country's sixth nuclear test. 
'At the current annual level of 4 million barrels 
and limits exports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to the country to 2 million barrels 
annually. They together slash North Korea's oil 
supplies from outside by 30 percent. It also 
bans overseas sales of North Korean textiles 
and further restricts the country's exports of its 
workers.' 

11 September 
2017

S/RES/2397
The UNSC unanimously strengthened sanctions 
in response to the launch of Hwasong-15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22 December 
2017

S/RES/2407
Extends the mandate of S/RES/1718 until April 
24, 2019 and further enforcement of prior 
resolutions.

21 March 
2018

출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United_Nations_Security_Council_resolutions_concerning_
North_Korea (검색일: 2018.3.16)

일시 북한 북핵・미사일 실험・발사 일시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및 결의

1993.3.12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1993.5.11
북 NPT 탈퇴 선언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
리의 북핵・미사일 관련 첫 결의.

2006.7.5 장거리 로켓 대포동2호 발사 2006.7.15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 미사일 관련 
물자・상품・기술・재원의 북한 이전 
금지를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권고
적 성격의 결의 1695호 만장일치 채
택

2006.10.9 제1차 핵실험 강행 2006.10.14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제재 이
행과 제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결의 
1718호 만장일치 채택

2009.4.5 ‘광명성 2호’ 발사 2009.4.13 북한 행위 규탄하는 의장성명 발표

2009.5.25 제2차 핵실험 강행 2009.6.12
북한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하
고 전문가 패널 구성 등 강경한 제재
를 담은 결의 1874호 만장일치 채택

2012.4.13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발사 2012.4.16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이ㅡ 
의장성명 채택

2012.12.12 장거리 로켓 은하3호 2호기 발사 2013.1.22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기관 6곳・개인 
4명 추가해 대북 제재대상을 확대・강
화한 결의 2087호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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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2 3차 핵실험 강행 2013.3.7
'핵ㆍ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것으
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결의 2094호 채택

2016.1.6
4차 핵실험. ‘첫 수소탄 시험 성
공’ 주장

2016.1.6
북한 핵실험 규탄 언론성명 발표. ‘중
대한 추가 제재’ 결의 예고

2016.2.7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호’ 
발사

2016.2.7
긴급회의에서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규탄하는 성명 발표하고, ‘중대한 조
치’ 조속 채택 합의

2016.3.2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
사에 따라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 통제, 북한 광물거
래 금지・차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대 최강' 수위의 제재결의 2270호 
채택.

2016.3.17 탄도미사일 2발 동해상 발사 2016.3.18 북한 규탁 언론성명 채택

2016.4.23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
일(SLBM) 발사

2016.4.24 북한 규탄 언론성명 채택

2016.6.1
북한의 4-5월 탄도미사일 발사 비난
하는 언론성명 채택

2016.6.22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첫 
미사일은 공종폭발. 두 번째 미사
일은 400km 비행

2016.6.23
북한 탄도미사일 발시 비난하는 언론
성명 발표

2016.8.26
7∼8월 실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
사 4건을 비난하는 언론성명 채택. '추
가적인 중대조치' 예고

2016.9.5
‘노동’ 추정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 동해상 발사

2016.9.6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2016.9.9 5차 핵실험 강행 2016.9.9
긴급회의 후 북한 5차 핵실험 규탄하
는 언론성명 발표. 추가 제재가 들어
간 새로운 대북제재 채택 예고

2016.10.15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미사
일 1발 발사. 발사 직후 폭발

2016.10.17
'무수단 중거리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언론성명 발표. '중대한 추가 조치' 
경고

2016.11.30

안보리,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결의 2321호 채택. 북한 석탄수
출 상한 도입 등 대북제재 2270호를 
보완

2017.6.2
북한 기관 4곳・개인 14명 추가 제재
를 담은 결의 2356호 만장일치 채택.

2017.8.26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
일 시험발사에 대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 채택. 북한의 주력 수출품 석
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과 수산물 수출 전면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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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8.26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발사

2017.8.29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중거리 탄
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 
발사

2017.9.3
제6차 핵실험 강행. 북한 핵무기
연구소 "ICBM 장착용 수소탄 시
험 완전 성공" 주장

2017.9.11

안보리,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
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
로 채택. 대북 석유제품은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등 유류공급 30%가
량 차단.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섬유
제품 수출 전면 금지

2017.9.14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
성-12형‘ 발사

2017.9.15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언론성명 
채택

2017.11.29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화
성-15형’ 발사

2017.12.22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 
정유제품의 공급량은 연간 200만 배
럴에서 50만 배럴로 감축. 원유 공급
량 현행 수준으로 알려진 '연간 400만 
배럴' 상한선 설정. 해외파견 북한 노
동자의 24개월 이내 귀환 조치

2018.3.21
2019년 4월 24일까지 결의 1718호의 
적용 연장 

출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3/0200000000AKR20171223003000072.HTML 
(검색일: 2018.3.16)을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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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ope and Limits of the EU's Competences on the CFSP after the

Treaty of Lisbon: On the Restrictive Measures to the North Korea*

32)

33)Chae, Hyung-Bok**

The restrictive measures for third countries and individuals adopted at

the EU level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systems: a system that implements

the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and an independent system of the EU.

The EU has adopted several restrictive measures since 2006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re are a few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with regard to the EU's

competence to adopt and implement restrictive measures. It is not easy to

judge whether the legal basis for restrictive measrues against third countries

or individuals is solely concerned with matters relating to the Justice and

Home Affairs(JHA) or the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AFSJ) in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especially terrorism) or whether it is related

to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CFSP). It is also difficult to

conclusively conclude that Article 75 of the TFEU should be applied in relation

to the former and Article 215 of the TFEU in the case of the external actions

of the EU including the CFSP.

The issue of 'CFSP' and 'non-CFSP' is still 'ongoing', and the issue of

whether any restriction of TFEU Articles 75 and 215 is to be taken as a legal

basis also remains as 'gray areas'.

Keywords : European Union, EU, Treaty of Lisbon, Lisbon Treaty, CFSP, 
Restrictive Measures, Sanction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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